
정부, 석유제품 가격할인 연장 압박
정유4사에 연착륙 방안 요구 … 할당관세 0%나 유류세 인하도 검토

지식경제부가 최근 정유 관계자들을 만나 석유제품 가격 환원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<연착륙 방

안>을 요구했다는 업계의 전언이 나왔다.

이에 따라 7월6일 정유기업들의 100원 할인판매 종료를 앞두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정부와 업계의

갈등이 다시 내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지경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, 한 정유기업 관계자는 최근 “지경부 담당자가 정유 관계자들을 불러 할인조치

연장이나 단계적 환원 등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”고 말했다.

이 관계자는 “정유사는 더 이상 할인 연장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으나 지경부의 의지가 강해 어려운 상황”이

라고 덧붙였다.

이에 대해 조영신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일부 정유사가 주유소에 물량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와 수

급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유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논의를 했다며 만남 자체는 시인했으나

강압적인 주문이나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.

도경환 에너지산업정책관(국장)도 정유사들이 한시적으로 사실상 100원 인하 조치를 한 것이나 앞으로 다시

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는 자율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.

하지만, SK를 필두로 100원 할인판매를 결정했을 당시 지경부 내부에서는 정부의 압박이 먹힌 결과라며 쾌

재를 부르는 분위기가 있었고, 시장에서는 정유기업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가격인하를 몰아붙인 정부에 백기

투항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.

한편, 기획재정부와 지경부는 원유 할당관세를 지금의 3%에서 0%로 낮추거나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과 같

은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실질적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. <저작

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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